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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사경과

가.제안일자 :2011년 6월 10일

나.제 안 자 :김기옥 의원 외 36명

다.회부일자 :2011년 6월15일

라.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6월 28일)상정,제안

설명,검토보고,질의 및 답변,의결(원안가결)

2.제안설명 요지

가.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솔선하여 실천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정의

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실행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나.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1,600만 임금근로자의 50%가 넘는 860만 비

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해 경제․사회적 안정과 균형을 잃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불안과 임금,근로조건,처우 등 구조화된 차별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



○ 2006년 11월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제정 이후에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음.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과 절박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솔선수범해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

립․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3.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결의안의 개요

◦ 본 결의안은「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2006.10.4)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문제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따라,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그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서울시와 자치구가 비정규

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솔선하여 실천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임.

나.추진배경

◦ 정부에서는 비정규직1)문제 해결에 있어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기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

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

는 한편,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으로 제도화시킨 바 있음.(「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06.10.4제정)

◦ 그러나,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2010.3월 통계청 기준의 비정규직 규모 추이를 보면,1,700만명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는 568만 5천명(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33.4%)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추세임.

1)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

자로 정의함.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

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파견·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일일

(호출)근로자



출처 : 통계청 (※ 조사기준월 : 각년도 8월, 2010년은 3월) 

◦ 이에,동 결의안은 기존의 대기업에 의존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 고용 없는 성장만 불러올

뿐 한계에 봉착했으며 또한,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아 동반

성장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2007년에 이미 수립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

책’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현실에 맞게 정규직화를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다.결의안의 주요 내용

◦ 결의안은 서울시와 시 출연기관 및 투자기관,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비

정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바,

이는,고용불안과 임금,근로조건,처우 등 구조화된 차별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비정규

직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 공공과 민간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결의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

◦ 다만,서울시 임금근로자 총 378만 6천명 중 비정규직 인력은130만 3천명(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

통계과,2010.8월 현재)인데 비해,서울시 본청․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인

력은 모두 3,800여명 남짓 소수에 불과하여,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구 분 성 별
임금근로자

계 정규직 비정규직

서울특별시

계 3,786 2,484 1,303 

남자 2,108 1,455 653 

여자 1,678 1,029 649 

<서울특별시 임금근로자 고용현황>
 (단위:천명)

기관명
정규직 공무원/정규직 무기계약직

(상근인력)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정 원 현 원

서울시 본청 ․소속기관 16,061 16,467 713 968 222

서울시 투자기관․출연기관 19,225 19,465 896 905 97

 

<서울시 본청 ․소속기관 및 투자 ․출연기관 인력현황>

2011.3월 현재 (단위 : 명)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2010.8월 현재

◦ 이와 같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단체 등 각종 민

간단체의 평가시,‘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정책 수준’등을 평가에 반영토록 함으로써,서울시는 물론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로 정규직화 추세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임.

◦ 이상을 종합해 볼 때,동 결의안은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화를 당장 실시하기에는 일부 이견

이 있을 수 있으나,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동 결의안의 본연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통해 비

정규직을 축소해 나가며,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에 중점을 두되,합리적인 수준의 처우개선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질의 및 답변요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가?서울시가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비정

규직의 범위를 파악하여 조속히 계획수립을 하되 비용추계도 제출해 주기 바람.

-기획조정실장 답변 :서울시의 기간제 근로자는 일시적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정규직화에는 한계

가 있으나,상시적 업무일 경우 정규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5.토론요지 :없음.

6.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없음.

7.수정안의 요지 :없음.

8.심사결과 :「원안 가결」

(재적위원12명,참석위원7명전원찬성)

9.소수의견 요지 :「없음」

10.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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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옥의원외 36명

1.주문

○ 서울특별시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솔선하여 실천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실행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1,600만 임금근로자의 50%가 넘는 860만 비

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해 경제․사회적 안정과 균형을 잃고 있음.

○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불안과 임금,근로조건,처우 등 구조화된 차별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

○ 2006년 11월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제정 이후에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 진전을 보이

고 있지 않음.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과 절박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솔선수범해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3.이 송 처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의 장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촉구 결의안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제도적인 민주화를 이루었다.이제 대한

민국은 OECD회원국으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그러나 IMF구제금융

이후 일상화된 노동자의 해고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1,600만 명의 임금근로자의 50%가 넘는

860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안정과 균형이 무너져 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7%에 불과한 실정이다.오늘 날 이 땅의 비정규직 근

로자들은 승자독식과 경쟁위주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하에서 일상화된 고용불안과 임금,근로

조건,처우 등 구조화된 차별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영

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사회는 경제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장치가 미흡하여,비

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착화된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희망 없는 불안’

에 비해 시민의 공복(公僕)인 공무원과 공직사회,공기업 등은 ‘구조조정 무풍지대’로 가장 안정

적인 직업과 직장이 되어가고 있다.

OECD 선진국들은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우리나라는 2006년

11월「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래 공공부문의 비정

규직 문제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

리들의 거부할 수 없는 소명이다.우리는 더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과 절박한 상황을 외

면하고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산실이며 상징인 우리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솔선하여 실천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

책을 수립,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출연기관 및 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실행

할 것을 촉구한다.



2.서울특별시는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해

결에 있어 공공과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서울특별시는 ‘구조조정 무풍지대’로 변한 공무원 조직에 대한 혁신과 강력한 자정대책을 수

립,조직을 일신함으로써 생산적이고,안정적인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자료1:서울시 본청․소속기관 인력현황(2010.12월 현재)

부 서
정규직(공무원) 무기계약직

(상근인력)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정 원 현 원

총 계 16,061 16,467 713 968 222

본 청 계 3,664 3,932 46 49 111

직 속 기 관 계 6,802 6,795 19 8 15

서 울 시 립 대 학 교 603 598 - - -

인 재 개 발 원 102 117 - 8 2

보 건 환 경 연 구 원 284 287 6 - 8

농 업 기 술 센 터 29 28 - - 5

소 방 관 서 5,785 5,765 13 - -

사 업 소 계 5,349 5,502 647 911 91

도 시 기 반 시 설 본 부 401 407 - - 12

상 수 도 사 업 본 부 2,110 2,117 97 279 13

한 강 사 업 본 부 258 281 238 3 -

데 이 터 센 터 70 68 3 1 -

품 질 시 험 소 50 58 - - -

시 립 어 린 이 병 원 251 240 3 6 -

시 립 서 북 병 원 294 285 3 2 -

시 립 은 평 병 원 199 206 2 3 -

서 울 역 사 박 물 관 87 90 - 57 1

서 울 시 립 미 술 관 62 62 3 - 1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40 144 42 75 -

동부푸른도시사업소 82 90 20 127 -

중부푸른도시사업소 86 100 23 93 59

서부푸른도시사업소 79 90 22 201 -

서 울 대 공 원 204 214 11 47 -

교 통 방 송 181 165 6 - 5

중 랑 물 재 생 센 터 139 136 15 4 -

난 지 물 재 생 센 터 110 115 11 13 -

도 로 사 업 소 (6) 451 536 148 - -

아 동 복 지 센 터 33 36 - - -

공 무 원 수 련 원 13 13 - - -

차 량 정 비 센 터 49 49 - - -

시 의 회 245 238 1 - 5



자료2:서울시 투자기관․출연기관 인력 현황(2011.3월 현재)

기관명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정원 현원

계 19,225 19,465 896 905 97

서 울 메 트 로 9,150 9,533 57 20 -

서 울 도 시 철 도 6,230 6,397 85 - -

서 울 시 설 공 단 1,037 999 367 246 -

농 수 산 물 공 사 268 260 18 18 -

S H 공 사 734 639 274 42 -

서 울 의 료 원 618 572 18 51 6

시 정 개 발 연 구 원 105 98 11 121 -

산 업 통 상 진 흥 원 136 123 45 87 -

신 용 보 증 재 단 183 183 21 103 -

세 종 문 화 회 관 351 283 - 40 74

여 성 가 족 재 단 40 40 - 14 -

복 지 재 단 71 68 - 8 -

문 화 재 단 71 59 - 120 13

시 립 교 향 악 단 141 136 - 7 -

자 원 봉 사 센 터 16 14 - 3 1

디 자 인 재 단 74 61 - 25 3



자료3:｢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

(공 공 기 관 비 정 규 직 대 책 추 진 위 원 회 ,2007.6.26)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진전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인 바,본 결

의안은 2007년에 이미 수립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현실에 맞게

정규직화를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

이와 동시에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의 평가시,해당 단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정책,수준’등을 평가에 반영토록 향후 시의회의 조례에 반영함으로

써 서울시는 물론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로 정규직

화 추세를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임.

2011년,서울에서도 노원구와 성북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행하였고,지방의 몇몇 기초

단체에서도 이미 실행 중에 있음.

1 추진배경

○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기 위하여

’06.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

○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한편

-미전환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

외주화 타당성 점검｣을 추진

2 추진경과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확정(‘06.8.2,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총리

훈령으로 제도화(국무총리훈령 486호,‘06.10.4)



○ 실무추진단 발족(’06.10.30)

-교육부․행자부․노동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상설 실무추진단 운영(총15명)

○ 제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적용 공공기관의 범위,무기계약 전환 추진일정 등 조정

(‘06.12.18)

-｢무기계약 전환계획서｣및 ｢외주화 타당성 검토서｣양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지침을 배포

(‘06.12월초)

-총 10,714개 기관에 ｢전환계획서｣및 ｢타당성 검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06.12월)

-주무부처 및 교육부ㆍ행자부ㆍ기획처(이하 협의부처)는 각 기관이 제출한 ｢전환계획서｣등을 검토ㆍ협의

(‘07.3~4월)

○ 제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기계약 전환 및 외주화 점검 ｢검토기준｣확정(’07.4.4)

-각 기관은 ｢검토기준｣에 따라 ｢전환계획서 수정안｣을 다시 협의부처에 제출(‘07.4중순 -5월

초)

-협의부처는 수정된 ｢전환계획서｣및 ｢타당성 검토서｣를 재검토ㆍ협의하여 결과를 실무추진단에

제출(‘07.5월중순)

○ 주요협의부처위원간담회(‘07.5.18,6.4)를통해부처간의견을 조율하고 추진위원회위원장 주재 추진단 종

합 검토회의 개최(총10회)

○ 제3차 ｢추진위원회｣를 개최(‘07.6.25)하여 ｢무기계약 전환,외주개선 및 차별시정계획｣을 심의‧의

결



[ ｢대책｣ 적용 대상기관 : 10,714개 ]

◈ 중앙행정기관:57개

*대통령 소속기관 및 소속이 없는 독립기관 포함(대통령 비서실,대통령
경호실,중소기업특별위,국가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국가인권위)

*감사원,국정원,방송위원회는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추진

*국회,헌법재판소,대법원,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육ㆍ해ㆍ공군,총리훈령에서 제외된 지자체 산하기관은 자율추진

◈ 지자체‧지방공기업:346개

*광역지자체 16개,기초지자체 230개,지방공기업 100개

◈ 학교ㆍ교육행정기관:10,041개

*공립초중등학교 9,382개,국립대학 44개,국립학교 52개,

교육행정기관 563개

◈ 공기업ㆍ산하기관:270개

*‘06년 기획처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에 등재된 313개 기관 중
‘07년 경영정보공개 대상 기관



자료4:서울시내비정규직현황등

□ 서울시내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현황

(단위:천명)

구 분 성 별
임금근로자

계 정규직 비정규직

전 국

계 17,048 11,362 5,685 

남자 9,783 7,134 2,649 

여자 7,265 4,228 3,037 

서울특별시

계 3,786 2,484 1,303 

남자 2,108 1,455 653 

여자 1,678 1,029 649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2010.8월 현재 >

□ 산업별 비정규직 고용 현황(전국단위)

(단위:천명)

산업별
임금근로자

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 17,048 11,362 5,685 

농업, 임업 및 어업 170 50 120 

광공업 3,501 2,978 523 

- 제조업 3,482 2,962 52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3,377 8,334 5,042 

- 건설업 1,388 669 719 

- 도소매·음식숙박업 3,150 2,093 1,05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6,688 3,987 2,701 

- 전기·운수·통신·금융 2,151 1,585 566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2010.8월 현재 >

※ 비정규직 고용현황은 매년 3,8월에 조사하여 5,10월에 공표됨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 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통계청)

※ 서울지역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현황은 표본규모가 작아 통계적 유의미성의 한계로 통계청에

서 별도 공표 안함



<참고:정규직․비정규직 인력 개념>

□ 정규직 인력

○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으로서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퇴직금,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는 자

○ 개인사업체에서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조사기준기간에 그 사업체에 근무하여 일반근로자와 같

은 급여규칙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자

□ 비정규직 인력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시간제근로자,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됨

○ 한시적 근로자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포함 (기간제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직장에서 정해서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가정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등




